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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

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67억 4,600

만원, 2031년 1,716억 9,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7,696억 8,000만원(연평균 1,539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1)에 따라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므로 민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와 주변지역

지원부담금 수입 증가액은 각각 표시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안 제26조의4)
136,746 145,060 153,650 162,527 171,697 769,680 153,936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주: 1.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증가액: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26조의3)
136,746 145,060 153,650 162,527 171,697 769,680 153,936

(단위: 백만원)

주: 1. 전국의 환경영향평가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86개소와 향후 5년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
개소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2027~2031년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규
모임

   2.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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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3(폐기

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민감시) 신설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

관을 통하여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

입ㆍ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자격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2

항ㆍ제3항, 제25조의2를 준용함(제2항)

2

안 제26조의2

(민간 폐기물처리시

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

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

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

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

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이 경우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경계와 인접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

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제2

항)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ㆍ고시의 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의견 수

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항)

3

안 제26조의3 

(주변지역지원부담

금의 부과·징수) 신

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

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

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기물처

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부담금(이하 “주변

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

1항)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

부기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함(제2항) 의무규정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이자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4

안 제26조의4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신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

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 수익금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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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6조의4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

금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수 있

으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

금 규모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5조의3(폐기물처

리업자에 대한 주민감시
-

·미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민간폐기물처  

   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하여 법 제25조제  

   2항2)을 준용할 경우, 수당 지급 주체는 민간폐기물처리업  

   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안 제26조의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 

-

·미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안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

청회 개최 비용은 기편성된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

는다는 입장임

3

안 제26조의3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26조의4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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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3)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안 제26조의4)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

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 주민지원사업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사업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계의 대상으로 가

정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소

각 및 매립시설) 169개소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86개소(소각시설 53개

소, 매립시설 33개소)이며, 최근 5년간 설치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5년간 설치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019~2024년

(단위: 개소)

    
    
주: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 자료(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제출자료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1.9 2.0 2.0 2.0 2.0 2.0

(2026.1. 기준, 단위: %)

4)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구분 2019 2020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소각 시설 4 1 1 3 1 0 2

매립 시설 1 3 1 3 2 1 2.2

합 계 5 4 2 6 3 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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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추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

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설치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에도 동일하게 주변지역 

지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 

◦ 현시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예측하

기가 곤란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요율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정될 부담금 징

수요율은 위탁처리 수수료5)의 100분의 10으로 가정함

◦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조례」6)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일정 비율

(3~10%)7)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에 전액 사용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

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5)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량 × 처리단가

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  

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7)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별표2]

     -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제2조제1항제1호다목관련)

구              분 조  성  비  율 

2개자치구이상 광역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이상인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1개자치구 단독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이상인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7

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미만인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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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강남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3,079 3,159 3,367 3,567 4,156

사업비 집행액 8,412 8,404 8,855 9,358 10,234

노원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2,034 1,996 2,282 2,480 6,958

사업비 집행액 6,607 7,809 8,089 2,906 6,958

마포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80 82 143 95 135

사업비 집행액 - - - 95 95

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79 81 143 95 95

양천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1,322 1,255 1,435 1,634 1,879

사업비 집행액 8,671 5,740 3,792 3,686 4,061

주 1. 마포구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인근 주변영향지역(300m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집행중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https://rrf.seoul.go.kr/)에서 발췌

[표 4] 서울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 중 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집행내역: 2020~2024년

◦ 최근 5년간 설치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균 설치 개소수(4.2개소)를 참

고하여 향후 5년 동안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4개소

로 가정

◦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총 시설 수·총 처리량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처리단가(2024년 

기준)를 참고함

가. 기존의 86개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86개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변지역지원부

담금을 징수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규모는 6,831억 

7,500만원임

◦ 추계 방법은 시설 수에 평균 위탁처리 수수료(처리량×처리단가)를 곱한 

값에 부담금 징수요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 

◦ 1개소당 처리량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처리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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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경영향평가대상 86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① 소각시설  

주: 1. 시설 수 및 처리량: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2. 처리단가(2024년 기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7∼20개 사업장 및 6∼10개 폐기물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권역별, 종류별 전체 폐기물의 평균 처리단가임 

② 매립시설

주: 1. 시설 수, 허가용량 및 처리량 출처: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2. 처리단가(2024년 기준):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서 7∼20개 사업장 및 6∼10개 폐기물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것으로 권역별, 종류별 전체 폐기물의 평균 처리단가임

[표 6] 기존의 86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소각 

시설

개소수(A, 개소) 53 53 53 53 53 -

1개소당 처리량

(B, 톤/년)
40,170 40,170 40,170 40,170 40,170 -

처리 단가(C, 원/톤) 266,208 271,532 276,963 282,502 288,152 -

소계

(D=A×B×C, 백만원)
566,760 578,095 589,657 601,450 613,479 2,949,440

부담금

(E=D×10%, 백만원)
56,676 57,810 58,966 60,145 61,348 294,944

매립 

시설

개소수(F, 개소) 33 33 33 33 33 -

1개소당 처리량

(G, 톤/년)
114,030 114,030 114,030 114,030 114,030 -

처리 단가(H, 원/톤) 198,251 202,216 206,261 210,386 214,594 -

소계

(I=F×G×H, 백만원)
746,018 760,938 776,157 791,680 807,514 3,882,307

부담금

(J=I×10%, 백만원)
74,602 76,094 77,616 79,168 80,751 388,231

합 계(K=E+J, 백만원) 131,278 133,903 136,581 139,313 142,099 683,175

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구 분 총 시설 수(개소)
총 폐기물 

처리량(톤/년)
1개소당 처리량

(톤/년) 처리단가(원/톤)

계 53 2,129,000 40,170 251,100

수도권 20 641,000 32,050 248,000

충청권 12 612,000 51,000 265,000

호남권 6 268,000 44,666 236,000

영남권 15 608,000 40,533 237,000

구 분 총 시설 수(개소)
총 폐기물 

처리량(톤/년)
1개소당 처리량

(톤/년)
처리 단가(원/톤)

계 33 3,763,000 114,030 187,000

수도권 - - - -

충청권 9 1,754,000 194,888 169,000

호남권 7 498,000 71,143 198,000

영남권 17 1,511,000 88,882 182,000



― 8 ―

나. 향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향후 5년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할 경

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규모는 865억 500만원임 

◦ 최근 5년간 신설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균 설치 개소수가 약 4개소이고, 

기존의 소각시설(53개소)과 매립시설(33개소)의 비율을 참고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소각시설 3개소, 매립시설 1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방법은 시설 수에 평균 위탁처리 수수료(처리량×처리단가)를 곱한 

값에 부담금 징수요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 

◦ 1개소당 연간 처리량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량을 준용하고, 추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처리단가도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단가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7] 신설 예정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2027~2031년

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소각 

시설

개소수(A, 개소) 3 6 9 12 15 -

1개소당 처리량

(B, 톤/년)
40,170 40,170 40,170 40,170 40,170 -

처리 단가(C, 원/톤) 266,208 271,532 276,963 282,502 288,152 -

소계

(D=A×B×C, 백만원)
32,081 65,445 100,130 136,177 173,626 507,459

부담금

(E=D×10%, 백만원)
3,208 6,545 10,013 13,618 17,363 50,746

매립 

시설

개소 수(F, 개소) 1 2 3 4 5 -

1개소당 처리량

(G, 톤/년)
114,030 114,030 114,030 114,030 114,030 -

처리 단가(H, 원/톤) 198,251 202,216 206,261 210,386 214,594 -

소계

(I=F×G×H, 백만원)
22,607 46,117 70,560 95,961 122,350 357,596

부담금

(J=I×10%, 백만원)
2,261 4,612 7,056 9,596 12,235 35,760

합 계(K=E+J, 백만원) 5,469 11,156 17,069 23,214 29,598 8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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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

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367억 4,600

만원, 2031년 1,716억 9,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7,696억 8,000만원(연평균 1,539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존의 86개 민간 폐기

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

원부담금 수입 추정액(A)

131,278 133,903 136,581 139,313 142,099 683,175 136,635

신설 예정 민간 폐기물처

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

담금 수입 추정액(B)

5,469 11,156 17,069 23,214 29,598 86,505 17,301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안 제26조의4)

(C=A+B, 백만원)

136,746 145,060 153,650 162,527 171,697 769,680 153,936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주: 1.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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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

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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